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일련번호 : US23-08
발 간 일 : 2023.3.8 
보 고 자 :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세부 내용 및 현지 반응

◈ 美 상무부, 제조시설에 대한 CHIPS Act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 관련 논의 지속될 전망

◈ 수혜 조건과 함께 미국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추세 고려 필요

Ⅰ. 개요

□ 美 상무부, CHIPS Act 내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 방안 안내(2.28)

◦ CHIPS Act 정부 보조금(총 $527억) 중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390억) 관련 

지급 계획인 ‘성공을 위한 비전(Vision for Success)’* 발표

* 상무부산하 NIST는세부자료가담긴지원기회안내(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NOFO) 발표

- (목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조립·시험·첨단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반도체 시설·장비의 건설·확장·현대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상무부 장관은 CHIPS Act를 통해 미국 내 최소 두 개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대

-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시설과 연구 개발(R&D) 시설 지원 방안($110억)은 

각각 ’23년 늦봄과 가을에 추가 발표 예정

◦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시설의 신설·확장에 따른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일정·자격·조건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법안 집행의 시작을 알림.

- 제조시설별로 신청 일자가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며, 수혜기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수 존재해 혜택 신청 전 의무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

- 특히 △6개 심사 기준, △가드레일 조항(Guardrail Provision)*, △1.5억 달러 

이상 보조금 수혜 시 의무 조항에 대한 논의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상무부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곧 추가 공지를 발표할 것으로 안내

◦ 美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기류 속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내 주요 기업에 제시할 혜택과 제한에 관심이 집중

Ⅱ. 지원 방안 상세 내용

□ 신청 요건에 적합한 상업용 칩 제조시설 종류

◦ 상무부는 수혜 대상 시설을 4가지로 분류

- 첨단(Leading Edge), 현세대(Current-Generation), 성숙 노드(Mature-Node)

반도체 칩 제조시설과 후공정 작업(Back-End Production) 시설을 포함

<제조시설 종류 구분 및 세부 내용>

순번 제조시설 종류 상세

1
첨단 칩

(Leading Edge)

·(로직) 극자외선(EUV) 반도체 노광장비로 제작된 칩 

·(메모리) 200단 이상의 3D NAND 플래시 칩,

          13나노미터(nm) 이하 하프-피치 DRAM 칩

2
현세대 칩

(Current-Generation)

·28nm 이하의 공정 기술을 사용하는 로직, 아날로그, 

무선 주파수 및 혼합 신호 장치 포함 

3
성숙 노드 칩

(Mature-Node)

·핀펫(FinFet), 포스트 핀펫 트랜지스터 아키텍처, 또는 

28nm 이하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로직, 아날로그 칩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개별 반도체 장치

·광전자공학, 광반도체 및 센서

4
후공정 작업

(Back-end Production)

·전공정(FE) 제조 공정을 마친 반도체의 조립, 테스트, 

패키징을 위한 후공정 생산설비

[자료 : 상무부 보도자료 가공]

□ 지원금 유형 및 상세 정보

◦ (1) 직접 지원(Direct Funding), (2) 대출·대출 보증(Loan and loan guarantees)

- (1) 보조금 지원액 규모는 사업비의 5~15% 수준으로 전망됨.

- (2) 민간 시장보다 우월한 조건*의 부채 조달(debt financing) 제공

* (이자율): 시장금리수준, (만기일): 공사기간을포함하며, 최대 15년까지연장가능(총 25년상한),

(대출보증한도): 대출조건에따라상이하지만, 제삼자채무의 80% 이상은지급하지않을전망

※ (지원 규모) 모든 지원액의 총합은 전체 사업비의 35% 초과 금지



□ 신청 절차 및 시기

◦ 의향서 제출 → 사전·본 신청서 제출 → 실사 → 협상 → 재정 지원 순

- 신청 절차의 첫 단계인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는 2.28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첨단 반도체 시설 관련 신청서는 3.31부터 접수

- 이외 성숙 반도체 시설 관련 사전 신청서(Pre-application)와 본 신청서

(Full-application)는 5.1, 6.26부터 접수

- 현지 로펌은 실사(Due-diligence) 단계에서 상무부가 선정한 외부 전문가 

실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항을 강조

<신청 절차별 세부 내용>

단계 신청 절차 상세 내용

1 의향서

·향후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 R&D 시설도 제출 필요

·2.28 부로 제출 가능, 신청서 제출 21일 전 접수가 요구되나 

심사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2
사전 신청서

* (선택 사항)

·첨단 반도체 시설 신청서는 3.31 부로 제출 가능

·현세대, 성숙 노드, 후공정 시설은 5.1 부로 제출 가능

·제출 시 상무부 서면 피드백 수령 이전 본 신청서 접수 불가

3 본 신청서

·첨단 반도체 시설 신청서는 3.31 부로 제출 가능

·현세대, 성숙 노드, 후공정 시설은 6.26 부로 제출 가능

·상무부는 채택 가능성이 큰 사업에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 

조건 각서(non-binding preliminary memorandum of terms)를 

신청자에게 발행할 전망

4
실사

(Due-diligence)

·신청인에 안보, 개정, 환경 등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상무부는 외부 전문가에 실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전망

5 수혜 협상
·예비 조건 각서를 기반으로 실사 단계 및 추가 협상 중 

확인된 신규 정보로 인한 변경 사항 협상 

[자료 : 상무부 보도자료 및 Akin Gump 자료 가공]

□ 심사 기준

◦ 상무부는 총 6가지 심사 기준을 공지

- ① 경제·국가 안보, ② 성공 가능성(Commercial Viability), ③ 재무 건전성

(Financial Strength), (4) 기술 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 ⑤ 인력개발

(Workforce Development), ⑥ 기타 파급효과(Broader Impacts)

-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 효율적인 정부 투자를 위한 기업 역량 평가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친노동·친환경·자국 산업 강화 등 핵심 가치 반영

<심사 기준별 세부 내용>

순번 분야 상세 내용 요약

1 경제·국가 안보

·미국의 반도체 대외 의존도를 완화할 지속 가능한 국내 

역량 구축 가능성

·안정적인 정부 조달 능력 및 실험·전환·생산 등을 위해 

미국 정부에 시설 접근 권한을 부여할 의사

2 성공 가능성
·시장 환경 및 제품 수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상업적 실행 가능성

3 재무 건전성

·사업의 재정적 건전성 및 시장 침체 상황 극복 능력

·사업 시설의 유효 수명 내 비용, 수익성, 현금 흐름, 세금, 

최종 가치,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대한 지표 제출 요구

4 기술 타당성

·조직 준비 상태, 기술·제조 실행 성공 가능성, 건설계획 

및 환경 위험성(NEPA) 

·건설에서 지속적인 운영 실행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

5 인력개발
·지역 형평성을 개선할 지역사회 투자 계획의 품질 및 포괄성

·직원 대상 보육 지원, 연방 노동법 준수, 근로자 교육 제공 

6 기타 파급효과

·향후 5년간 자사주 매입 제한·금지

·NSTC, NAPMP 등 미국 반도체 R&D 시설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후 탄력성·환경 문제 해결 의지

·여성·소외 계층 소유 기업과의 공급·하도급 계약 여부

·미국산 건설 소재 활용 여부인 바이아메리카 규정 준수 가능성

[자료 : 상무부 보도자료 가공]



□ 신청인 고려사항 

◦ 가드레일 조항

- (1) 보조금을 활용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2) 10년간 우려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 제한, (3) 우려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면허 허가 제한

- 사업에 대한 통제권 행사, 기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외국 법인 식별과 외국 

기관과의 기밀 정보 공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거래 식별이 요구됨.

◦ 1.5억 달러 이상 신청·수혜기업 부과 의무

- (보육 지원) 1.5억 달러 이상 신청 시 시설 직원 및 건설 노동자를 대상

으로 한 보육 지원계획 제출 의무 부과

* 1.5억 달러 이하 신청기업도 지원계획 제출을 권고한바, 신청서 내 핵심 사항으로 평가됨.

- (1) 현장 또는 인근 보육 시설 이용, (2) 기존 보육 제공자와의 사전 협의,

(3) 보육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활용 가능

- (초과 이익 공유) 1.5억 달러 이상 수혜 시 전망치를 과도하게 초과한 

현금 흐름이나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 부과

* 공유액 상한은 지원금의 75%이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유예할 수 있음을 명시

◦ 수혜 관련 보고 의무

- 수혜기업은 지원금 활용 명세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으며,
상무부는 최소 반년마다 자금 활용안을 요구할 전망

- 신청인은 CHIPS Act 보조금 없이는 불가했던 사업에 대해 CHIPS Act가 

어느 수준의 동기 부여와 혜택을 제공했는지 기술 필요 

- 신청인은 주·지방 정부에게서 지원금의 목적과 예상되는 규모를 명시한 

서한을 발부받아 상무부 제출 필요

◦ 보조금 환급 규정

- 수혜기업의 가드레일 조항 및 사업 시작·만기일 미준수, 사전 합의된 

보조금 활용 사항 미이행을 적발할 경우, 지원금 지급 일시 보류, 중단,
회수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 정지 절차나 구제책 개시 가능

◦ 연방 규정 준수

- 연방 자금이 활용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중 △데이비스-베이컨법(DBA),

△프로젝트 노동법(PLA),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주요 규정으로 언급

* 이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National Labor Relation Act가 언급됨.

- (DBA) 건설공사 사업에 연방정부 자금이 $2,000 이상 투입된 경우, 해당 

기업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혜택*을 지급해야 함.

* 지원안은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업보다 적은 임금과 혜택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

- (PLA) 연방 공공사업에 참여한 계약업자들은 해당 사업 기간에만 일시적

으로 유지되는 노동조합을 설립해 정부·기업과 단체 교섭 가능

* 연방정부는노동조합을보유한기업에공공사업수주과정에서특혜부여가능

- (NEPA)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 사업은 환경 평가(EA)

및 환경 영향 평가서(EIS) 제출이 요구됨.

Ⅲ. 현지 반응

□ 미국의 보조금 정책 방향을 ‘수혜기업을 활용한 국내 현안 해결’로 평가

◦ (WSJ) 국내 생산된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방·안보 당국의 접근허용에 주목

-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통해 높은 대만 반도체 의존도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

◦ (NYT) 미국 제조업 육성 과정 내 해결 과제로 지목된 아이 돌봄 비용 관련 

조항이 수혜 조건에 포함된 점에 주목

- 수혜기업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 요구로 여성·소외 계층에 노동인구 

참여 동기를 부여해 사회 과제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평가



□ 까다로운 보조금 수혜 조건에 따른 우려 사항 지적 

◦ (EIG) 경제혁신그룹(Economic Innovation Group)은 반도체와 관련 없는 

성과를 얻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

- 향후 다른 산업에서 유사한 보조금 지원 정책 활용 시 미국 사회 기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미국 산업 정책의 신용도를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

◦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승인 예산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주장

- 프랭크 D. 루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행정부가 초기 목적인 반도체 생산

증대가 아닌 핵심 산업 내 노동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비판

◦ (CATO) 지원안의 제한 사항·요구 조건이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

- 보육 지원계획 구상과 바이아메리카 요구는 사업 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의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규제 완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의견

◦ (NYT) 연방정부 자금 활용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축소 노력 부족

- 일부 전문가 의견을 인용, 지원안에 포함된 환경 규제와 건설 사업 규정이 

기업들의 투자 축소·철수 고려 요건이 될 가능성을 지적

◦ (美 상공회의소) 향후 지원 방안 개선 과정에서 규제 장벽 완화 필요

- 기업들의 미국 진출 비용 증가, 반도체 시설 가동 지연 우려와 관련이 

큰 요구사항은 추후 추가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 (Politico) 환경 역량 평가(NEPA) 규정 완화 가능성 주장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美 상공회의소가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 NEPA 규정 일부 면제 또는 완화 요구가 포함됐음을 보도

* SIA는 NEPA 검토로 인해 일부 사업이 승인 과정에서 최대 7년까지 소요할 우려를 제기

- 고속도로 등 건설 인프라 산업은 축적된 경험으로 NEPA 준수가 쉽지만,

반도체 산업은 전례가 없어 상무부의 NEPA 배제 승인이 보조금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주장

Ⅳ. 시사점

□ 보조금 수혜 포기로 가드레일 조항을 회피해도 대중 사업 위기는 상존

◦ 상무부 관계자들은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자신감과 강화 가능성 언급 중

- 지나 레이먼도 상무부 장관은 동맹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가 저조할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언급

* 미국 기술·장비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해외 생산제품도 거래 시 상무부 승인을 요구

- 앨런 에스테베스즈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중국의 향후 동향에 따라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 기술과 생산 능력에 상한을 둘 가능성 언급

□ 보조금 수혜 기회는 경쟁 기업에도 열려있어, 상대적 이익 고려 필요

◦ 美 기업들은 최근 미·중 갈등 고조로 대중 투자를 줄여온 만큼, 해외기업보다 

지원금 신청 전략을 수립하기 수월할 것이란 논의 존재

- WSJ는 Texas Instrument, Intel 등 잠재적인 미국 수혜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고, 중국 투자를 줄여온 점을 강조

* 알 톰슨인텔부사장, “글로벌칩제조산업의균형회복에도움이될것”으로지원안긍정평가

□ 사회 기여 조건은 우려보다 수월하게 충족 가능하다는 의견 존재

◦ NYT는 보육 지원이 제조업 기반 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미국에 진출한 해외 제조업체들이 협조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

* Toyota는 켄터키 공장과 인디애나공장에각각 ’93년, ’04년부터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중

- WSJ는 일부 전문가들이 수십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 규모를 두고,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 요구 조건을 쉽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도

[자료원] 상무부·NIST 보도자료, 미국 상공회의소, Bloomberg, Inside Trade,

Politico, NYT, WSJ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등


